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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안녕하세요, 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함께 해주신 조오섭, 박상혁, 

허영 의원님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님, 발제를 해

주실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토론자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지난 20년간 유지해 온 ‘도시공간계획의 근본 체계’를 흔드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현재는 발표 방안을 반영한 국토계획법 개정을 강

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 체계를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 혁신방

안”에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등 3가지 새로운 공간혁신 용도구역을 도입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사

용 용도에 따른 도시계획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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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이 도입되면 도시 내에서 민간이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의 

용도와 밀도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구역을 자유롭게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정부 혁신방안이 정말 우리의 사회·경제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도시공간계획인

지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20년간 견지해 온 국토에 대한 ‘선계획 후개발’에 대한 국토계획법의 취

지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선계획 후개발 원칙은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반시설 용

량이 허용하는 범위의 용적률, 건폐율 등의 밀도 계획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

려한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도심 안 특정한 

구역에 구멍을 뚫어 고밀 개발할 경우 교통, 재난, 하수 등의 다양한 밀도 적정성 문

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둘째, 혁신계획법이 수도권과 대도시 편중의 개발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 중심의 특별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국토 및 도시를 

계획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혁신방안 내용의 대부분이 혁신, 복합, 입체라는 

말로 포장되어 수도권과 대도시를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과 

여의도 등을 도시계획 혁신구역을 적용해 고밀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셋째,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입니다.

공간혁신 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토지가치가 상승할 가능

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미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때문에 개발이 억제되는 지역과 규제 완화로 개발이 가능 지역 간

에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역 지정으로 주변 지역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파급되고 도시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런 의문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시대변화에 맞는 도시공간의 변화 요구를 담

을 수 있는 도시계획, 국토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 공간계획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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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을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심상정, 조오섭, 허영 의원님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님, 발제를 해주

실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하신 성장환 LH 

선임연구위원님, 이창무 한양대 교수님, 이창수 가천대 교수님, 이재민 국토부 

사무관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대부분의 인구는 도시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의 발전방향과 운영방안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일상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정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개발이 가능한 도

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혁신 3종 구역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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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 내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 기존 도시계

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도시구역 혁신지역 도입을 통해 한국형 

‘White Zone’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가 집

중되면서 주거, 교통, 환경, 기반시설 등 도시의 성격도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김포의 예를 들더라도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도시구역도 확대되고 있지만, 도시계획과 도시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도

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새로운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

화 등을 통해 신속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해 ▲입지규제최소지역 등 현행 제도로도 충

분히 혁신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과도한 규제완화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의 편중 개발로 국토균형발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는 점 등의 문

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바로 인접한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인구증가로 인해 대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저 개인적으로도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장

단점에 대해 고민할 지점이 많습니다.

마침 오늘 토론회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계획 수립 방안과 도시개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대안을 의

정활동에 반영하여 우리나라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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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조오섭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우려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경

실련 도시개혁센터와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

게 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 및 도시의‘혁신’과 ‘균

형’ 사이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을 모으게 되어 기쁩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실 최성진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도시계획의 방

향에 대해 고견을 나눠주실 발제자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열띤 논의를 이끌어가실 토론자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

원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님, 

이재민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님 모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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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 직후 ‘지방시대’라는 모토로 새 정부를 운

영하겠다고 했지만, 균형발전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이에 따른 국토계획법 개정은 공간혁신 구역

으로 지정된 입지를 다양한 형태로 신속하게 개발하겠다는 외양을 갖추고는 

있지만, 결국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개발을 촉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

다.

 대한민국의 국토와 도시를 계획하기 위한 기본법이 개발 중심의 특별법이 되

도록 두는 것이 맞는지 숙고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기업과 인력이 모두 수도권

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 존속을 위한 사명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특히 국토와 도시에 관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만큼은 일관

되게 추진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이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공유하고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

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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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도시계획 혁신방안 –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

다. 우리 국토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고른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함

께 활동 중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조오섭 의원님, 그

리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6일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이 개

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방식과는 다른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 

제한·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관련 규제의 제약을 벗어난 ‘도시혁신구역’을 도입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종의 ‘도시규제 치외법권(Zero) 지역’을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일례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채 그간 민

간 주도의 과잉 개발 경고가 있었던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가 이번 정부 발표

에 특정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방향대로라면 도시는 더욱 과밀화될 

것입니다.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도시공간은 소수 개발사업자에게 독점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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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고, 더 화려한 도시 개발이 마치 ‘정답’인 듯 추진되면, 시민을 위한 공

간, 서민의 주거 안정, 공공을 위한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자명한 일입

니다. 도시는 점점 더 숨쉬기 어려운 공간이 되어 갈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국토의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 고향 강원도는 약 

90%가 이미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

반 이상은 ‘없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0조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

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

전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이번 도시계획 개편 방안은 지

금도 충분히 과밀과 집중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은 더욱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적으로도 지역소멸이 가속화되어 국토와 자원의 불균

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자원을 정의롭게 나누기 위해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도시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입니다. 도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시민들의 

실체적 삶에 주목해온 분들의 고견을 듣고, 정부의 정책이 더욱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며 

민생을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도시계획 혁신방안’
계획법률의 가치를 버리고 대도시 개발특별법으로 탈바꿈하는가?

             황지욱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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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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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혁신방안’ 토론회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성장환

 전반적으로 도시혁신제도 3구역에 대한 깔끔한 정리와 기존 입지규제최소구역과의 

비교분석은 본 제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연초에 발표된 본 제도에 대

한 발제자의 해석·문제제기 및 우려에는 상당부분 공감하면서도, 관점과 이해 측면에

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입지규제최소구역은 2015년에 시행되어, 2019년에 다시 2024년까지 연장된 

한시적 제도이다(2020.09 완화). 2023년 1월에 발표한 소위 혁신3구역은 이 입지규

제최소구역을 계승·확장한 형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특히 ‘도시혁신지구’는 기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비해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

하고 획기적인 용도부여와 투자유도를 위한 특이점을 갖는다. 물론 이에 따른 대도시 

집중과 민간 특혜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도 있다. 그러나 발전 잠재

력이 풍부하지만 개발 여력이 부족한 토지의 투자와 개발을 유도하고, 기존에도 개발

여력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투자와 부가가치를 배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

다는데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셋째,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제도여서 지방과의 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은 충분한 주장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지역에 열려있고, 각 지

역 여건에 맞게 3개 제도가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공이 

주도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예로 볼 수 있겠다. 그래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라

면, 다른 측면의 개선점 모색도 필요한 면은 있다고 본다.

 넷째, 혁신3구역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수립·제안하는 형태이다(민간제안 포함). 다

만, 그 중 도시혁신구역만 기존 도시기본계획 상의 공간구조 역행의 우려가 높아 ‘공

간재구조화 계획’을 제출하여, 중도위에서 심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

한 ‘도시혁신구역’추진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계획고권 붕괴문제는, 좀 더 종합적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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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모든 제도는 그 수립과 변경보다도 실행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사료

된다.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민간특혜나 개발이익의 환수 부분은 사업의 투명성과 

철저한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인류사회 발생 이후에 토지의 규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치 아래 직간접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환경문제 부각은 조닝의 철저한 실현만능주의

로 치달았다. 그러나 최근의 도시발전은 새로운 토지이용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

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발제는 매우 중요한 착안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많은 학

자들이 ‘용적률(밀도)규제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의 사회간접비용과 도

시의 복지증대에 대한 비교연구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계획은 정답을 알 수 없는 선택이다. 도시계획에서 용도규제의 정도와 활용은, 우

리 선택의 몫이고 그 결과만 알 수밖에 없으니..   -끝-





토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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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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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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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혁신방안 검토 의견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이창수

이 도시계획혁신방안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되나 제도의 보편타당

성 및  합목적성, 그리고 제도 시행을 통한 부(-)의 영향 측면을 고려할 때 심도있는 

검토와 조정이 필요함.

1. 도시혁신구역 필요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의문

가. 기성시가지의 공간혁신을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도입한 바, 그 활용성이 

저조하다는 현재의 실적만을 토대로 창의적 계획이라는 명분하에 토지의 용도와 밀도

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 제도는 기존의 공간질서를 교란하고 기반시설

문제를 유발하는 시가지 내 난개발을 촉발할 수 있음. 시가지 난개발의 대명사 도시

인 서울시의 경우 남산 외인아파트를 철거하는 등 도시성장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

음. 

그간의 우리 사회가 보여준 창의라는 것은 개발이익의 극대화, 즉, 용적률을 극대화

하고 시장성있는 아파트에 치중하는 노력에 다름이 아님. 주상복합아파트 제도를 도

입하면서 당초 주거기능 50%에서 70%로, 다시 90%까지 허용하는 제도 개악이 창의

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음. 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상복합아파트가 주거지역

으로만 둘러싸인 도곡동이나 목동에 건립되었음. 이것은 상업업무 수요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중상층부에서 높은 수준의 거래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아파트이기 때문임.

2. 복합용도구역 제도에 대한 의문

현행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되는 사례로 주거지역의 업

무, 상업지역의 아파트, 준공업지역의 아파트 총량을 제시하고 있음. 주거지역 내에서

도 도로의 폭원이 확보되면 일정 규모의 업무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상업지역에서 

아파트를 90% 이상 건립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은 오히려 복합화에 반하는 

사례제시임. 공업지역 사례 또한 동일함. 서울시의 경우 공업지역의 전부가 준공업지

역으로서 복합화의 문제가 거의 없음. 복합용도계획시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적 

기반시설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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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제도 도입으로 유발될 수 있는 부(-)의 영향

가. 대상지의  문제

-고층고밀 개발을 통한 일조, 통풍, 바람길, 도시경관, 프라이버시 확신 측면의 문제

-과밀에 의한 마찰과 갈등문제

나. 주변지역 및 당해 도시의 문제

-각종 기반시설 서비스의 저하

-일조, 통풍 도시경관 등의 침해 문제 발생

-특히 도시 교통문제의 심화

-기성시가지 기대가치 상승에 의한 투기 확대 및 사업성 저하

다. 국토 균형발전의 문제

- 제반 여건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수도권 또는 거대도시가 호혜지역으로서 과도한 

수익을 특혜적으로 확보해줌으로써 수도권 주택 투자 수요 증가(양도소득세가 완화된 

현시점에는 더욱 심화) 및 수도권 도시의 중심성 강화, 이를 통한 산업 및 인구집중 

현상 가속화 지속

-비수도권의 젊은 연령층 이탈의 지속화 및 수도권-비수도권간의 비가역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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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구원수의 변천

<표> 인구 및 가구의 변천

<표> 적용 용적률 변화에 따른 수도권 1기 신도시의 1인당 공공용지 면적

단위 : 천가구

구분 가구수
가구원수별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1980 7,969 383 840 1,153 1,619 1,597 1,168
1990 11,355 1,021 1,566 2,163 3,351 2,140 671
2000 14,312 2,224 2,731 2,987 4,447 1,443 345
2010 17,339 4,142 4,205 3,696 3,898 1,078 241
2020 20,927 6,643 5,864 4,201 3,271 761 147
2021 21,448 7,166 6,077 4,170 3,154 716 133

단위 : 천인, 천가구, 천개소

구분 인구 가구 가구당 
인구 주택계 단독 APT

1980 37,436 7,969 4.70 5,319 4,652 374
1990 43,411 11,355 3.82 7,160 4,727 1,628
2000 46,136 14,312 3.21 10,919 4,069 5,231
2010 48,580 17,339 2.76 14,677 4,089 8,576
2020 51,829 20,927 2.47 18,526 3,898 11,662
2021 51,738 21,448 2.41 20,253 6,350 11,138

단위 : ㎡/인

구분
현재용
적률(%

)

당초 1인당 
면적(가구
당 4인)

현재 1인당 
면적(가구
당 2.5인)

적용용적률별 1인당 공공용지면적(1인당 
2.5인)

280% 300% 350% 400% 500%
분당 184 29.6 47.4 31.1 29.0 24.9 21.8 17.4
일산 169 32.6 52.2 31.5 29.4 25.2 22.1 17.7
평촌 205 16.9 27.0 19.8 18.5 15.8 13.9 11.1
산본 205 13.2 21.1 15.5 14.4 12.4 10.8 8.7
중동 226 18.1 28.9 23.4 21.8 18.7 16.4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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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재건축 및 신도시 적용 용적률 사례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아파트 대치아이파크 잠실엘스

아파트
잠실리센츠

아파트

위치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송파구 잠실동
대지면적(㎡) 78,778 36,229 231,605 219,218
연면적(㎡) 349,568 147,442 969,380 935,031

용적률 산정 
연면적(㎡) 203,759 99,609 639,380 603,406

건폐율(%) 15.4 14.4 16.4 15.2
용적률(%) 258.7 274.9 276.0 275.3

최대 층수(층) 35 25 34 33
동수(개동) 13 11 72 65
세대수(호) 1,608 768 5,678 5,562

개별 
공시지가(만원/㎡) 2,500 2,753 1,985 1,943

　 헬리오시티 분당 서현동
시범현대아파트 과천자이 판교푸르지오

그랑블아파트

위치 송파구 가락동 성남 분당구 
서현동 과천 별양동 성남 분당구 

백현동
대지면적(㎡) 346,570 122,197 105,501 65,894
연면적(㎡) 1,563,380 293,749 380,635 204,741

용적률 산정 
연면적(㎡) 991,121 237,238 233,933 131,671

건폐율(%) 19.4 23.0 16.5 16.4
용적률(%) 286.0 194.1 221.7 199.8

최대 층수(층) 35 30 35 25
동수(개동) 75 31 28 14
세대수(호) 9,510 1,695 2,099 948

개별 
공시지가(만원/㎡) 1,433 580 764 762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36 -

<표> 세계 주요 대도시권의 인구분포 특성

구분
도시

(서울시 규모)

인접도시권

(동경도 규모)

광역도시권

(수도권 규모)
국토

대

한

민

국

기준 서울시
서울시 및 인접 

12개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전국

면적(㎢) 605 1,958 11,260 100,222

2021 인구(만인) 967 1,552 2,604 5,174

인구밀도(인/ha) 160 79 23 5.2

전국에 대한 비율 18.7 30.0 50.3 100.0

일

본

기준
도쿄도 23개 

특별구
도쿄도

도쿄도, 치바현,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일본 전역

면적(㎢) 628 2,194 13,566 373,974

2021 인구(만인) 973 1,405 3,680 12,615

인구밀도(인/ha) 155 64 27 3.3

전국에 대한 비율 7.7 11.1
29

2
100.0

영

국

기준 Inner London Greater London United Kingdom

면적(㎢) 316 1,572 242,500

2021 인구(만인) 340 880 6,698

인구밀도(인/ha) 108 56 2.8

전국에 대한 비율 5.0 13.1 100.0

프

랑

스

기준
파리 및 인접 3개 

Department

Île-de-France 
중 

Seine-et-Marne 
제외

Île-de-France 
Region France 전역

면적(㎢) 762 6,097 12,012 543,941

2021 인구(만인) 690 1,095 1,227 6,527

인구밀도(인/ha) 91 18 10 1.2

전국에 대한 비율 10.6 16.8 18.8 100.0

미

국

기준 뉴욕

뉴욕 및 Na 

ssau, Hudson, 

essex, Union 

Country

뉴욕 및 13개 

Country
미국

면적(㎢) 778 2,229 11,634 179,323,175

2021 인구(만인) 847 1,199 1,900 33,329

인구밀도(인/ha) 109 54 16 0.02

전국에 대한 비율 2.5 3.6 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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